
탄소세 부과계획“난항”
미국·EC 입장 차이…실제적 방안강구 징세효과 거둬야

미국과 유럽의 탄소세 부과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BTU 에너지세를 포함한 클린턴의 종합 세법안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미국 에너지 정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 탄소세의 향방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법안이 제기된 초기 미국과 E C는 에너지 소비 조절을 위한 세금징수 문제에 공동합의, 관계가

한순간에 밀착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클린턴 세법안의 에너지 세율은 유럽의 제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는 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유럽의 사고와는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세금징수 파장은 유럽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이는 탄소세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클린턴은 9 6년 7월1일까지 석탄·핵에너지·가스에 대해 각각 2 5 . 7센트, 석유에 대해 5 9 . 9센트의 세

금징수를 제안했다. 이 법안에 의해 천연가스의 가격은 13.5%, 석탄은 18%, 석유는 2 3 . 6 %까지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는 탄소/에너지세 문제가 E C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배럴당 약 2 5 0달러 정도의 수송연료에 1 0달러의 세금을 부과, 비록 민감한 상업연료 분야에

서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충격면에서는 매우 미약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확실한 징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방법을 고려, 표준 갤런에 해당하는 위임 거리, 속

도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난방은 세금징수에 의해 제어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가정난방에 대한 징세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9 4년 4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유럽 화학산업은 7 4 ~ 8 9년 사이 생산된 제품의 톤당 에너지 방출비율를 3 5 %로 낮췄고 2 0 0 0년까지

1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 C e f i c은 CO2 방출률을 1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0 ~ 8 9년 사이의 공업 생산량은 37% 상승한데 반해 에너지 소비율은 단위 생산당 4 0 %로 하락했다.

에너지세 부과 결정은 분해공장에서 연료를 발생시키는 원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암모니아를 만드

는 천연가스 원료 중 연료요소가 어떻게 추출되는가, 전기분해에 이용되는 전기의 성상은 어떤 것인

가 등 핵심적인 화학산업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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